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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통일의식의 시기별 변화 (2007~2016)



<그림 2> 세대별 통일의식의 차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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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독일 사회는 어떤 곳인가? 

• 1990년 독일 통일은 기적이 아니라 독일 사회가 성취해낸 것

•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 1945년 분단, 두개의 분단 정부 수립

• 다른 사례에서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균형 있게, 오늘의 상황에서 주목해야할 점들



2. 독일 통일 모델

•독일 통일의 세가지 특성

① 유럽 통합에 기반해, 유럽 통합과 함께 이뤄진 것

② 화해와 평화의 외교, 교류 협력의 확대와 지속에 의한 통일

③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

• 독일 모델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을까? 

• 어떤 것이 독일만의 역사적 조건이고, 어떤 것이 배울만 한가?



3. 독일 통일의 역사적 과정

•독일 통일의 네 단계

기간 1949~1960 1961~1969 1969~1982 1982~1998 1990~2017

집권당

수상

아데나워

기민당

키징어

기민당

브란트,슈미트

사민당

헬무트 콜

기민당

슈뢰더,메르켈

사민당,기민당

주요

정책

힘의 우위

서방 정책
할슈타인독트린

수교, 무역

긴장완화

데탕트

신동방정책

수교,교류확대
헬싱키프로세스

신냉전

통일협약

2+4 협약

Aufbau Ost

통합의 문제

서방정책 동방정책 독일정책 유럽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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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민당 정부의 서방 정책

•독일의 분단과 냉전 1945~1949

- 독일은 1, 2차대전 전범국, 패전국, 

- 미^소^영^프에 의해 4등분

- 1944년 모겐소 계획Morgenthau Plan “독일을 농업국가로”

- 얄타회담, 포츠담회담을 거쳐 분할점령, 주권 제약





4. 기민당 정부의 서방 정책

•기민당 아데나워 정부의 서방정책 1949~1963

- 1948년 6월 소련의 베를린 봉쇄

- 1949년 5월 기본법을 제정하고 서독정부 수립

- 1949년 10월 헌법을 만들고 동독 정부 수립

- 콘라드 아데나워가 수상으로 선출 1949~63까지 14년간 재임

1) 서방 정책, 2) 힘의 우위 정책Politik der Stärke, 3)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ktrin



1949. 9. 21 군사 점령 끝내고 고등 판무관으로 대체, 서독 주권 제약하는 <점령

규약Besatzungsstatut> 발효

1949. 11. 22 페테스베르크 협정. 산업 시설 파괴를 중지하고, 서독이 국제기구

가입, 무역거래 할수 있게 됨

1951. 3. 6. <점령 규약>을 완화하여 외무부 창설

1951. 4. 18. 유럽 석탄 철강공동체 조약 체결

1952. 5. 유럽방위공동체 설립에 대한 조약 서명

1952. 5. 26. 서독과 서방 연합군이 <독일 조약> 체결, 점령을 종식하기로.

1954. 8. 프랑스가 유럽방위공동체 조약을 비준 반대하여 무산

1954. 10. 19. 파리에서 다시 회담을 하고 서독 주권을 회복하는 파리 조약 체결

1955. 5. 파리조약이 발효되어 점령규약 폐기, 서독의 주권 회복

<표 2> 아데나워의 서방정책과 서유럽 편입



4. 기민당 정부의 서방 정책

•안보위기와 아데나워 시대의 종식

- 1958~1961년 베를린 위기, 베를린 장벽 설치

-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 아데나워 지지율이 감소하고 서방정책 신뢰가 하락

- 1961년 게하르트 슈뢰더 외무장관의 움직임의 정책 Die Politik
der Bewegung

- 아데나워는 슈피겔 사건, 기민당-자민당 분열로 1963년 10월
사퇴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과도기 에르하르트 정부

- 1963년 기민당 에르하르트가 수상으로 취임, 동서관계 개선

- 1963년 에곤 바의 투칭 연설,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1963)

“긴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평화전략” 
“동독은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변화시켜야 한다”

“동독 인정과 교류 협력을 통해 서독의 삶의 질을
보여주자”

“베를린 장벽은 두려움과 약함의 상징이다”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과도기 키징어 대연정 정부

- 1966년 에르하르트 정부는 모든 수교국가에 평화공한
Friedensnote 발송

- 1966년 11월 기민당-자민당 연정이 붕괴하고 게오르크
키징어가 수상으로 선출되어 자민당-기민당 대연정 수립

- 빌리 브란트가 외무장관 겸 부수상으로 취임, 동방정책 추진

- 1967~68년에 루마니아, 체코, 유고슬라비아 등과 수교, 무역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사민당 브란트 정부의 출범과 동방정책

- 1969년 10월 총선에서 42% 지지로 사민당-자민당 정부 수립

- 빌리 브란트는 20년만에 사민당 집권 최초의 총리로 선출

- 작은 걸음의 정책 die Politik der kleinen Schritte 표명

- 1969년 미국에 리처드 닉슨 취임, 베트남전 종전 추진

- 중소분쟁으로 미중관계 개선, 소련도 긴장 완화 추진



브란트의 동방 정책 (1969. 10. 28)

“우리는 감히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숭배자들이 아니라 비판적인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

“우리 민주주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좋은 출발점에 서있다”

“우리는 우리 사회 내적으로도, 주변국가들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겠다”

“독일문제는 유럽의 평화 질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독일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여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하자”

“관계개선을 위해 동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동서독 관계는 서로 외국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이다”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빌리 브란트의 신 동방정책의 성취 빌리 브란트의 민주주의 확대 정책

1970.3~5.

1970. 8. 12

1970. 12. 7

1971. 9. 3

1971~1978

1972.12.21

1973.9.18

1973. 6.20

1975. 8. 1.

동서독 정상회담 2회

모스크바 조약, 소련과 무력 포기,

협력

바르샤바 조약, 폴란드 영토, 과거

사과

베를린 협정, 베를린 통행 교류 합의

동서독 통과협정, 전화, 우편, 민간인

동서독 기본조약,

동서독 유엔 동시 가입

프라하 조약, 체코와 수교

헬싱키의 유럽안보협력회의 의정서

체결

1969

1969/70

1970

1971

1972

1973

1976

1979

사회보장법 개혁, 질병 보험 확대 연

금 수급 조정

형법 개정, 간통죄, 낙태, 동성애 처벌

폐지, 집시법

선거 연령 인하 (21세->18세)

교육 제도 개혁(대학확충)

노동자 공동결정권 확대

병역제도 개혁, 대체복무 확대

혼인/이혼법 개혁, 남성의 성 선택

가족법 개혁, 부모권위가 돌봄의무로

아동 권한 강화

<표 3> 사민당 빌리 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과 민주주의 확대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사민당 브란트 정부의 출범과 동방정책

- 1971. 12. 브란트는 노벨 평화상 수상

- 기민당이 반대했지만, 1972년 11월 총선에서 압승

- 그러나 1973년 오일 쇼크로 경제상황 악화

- 1974년 5월 동독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총리직 사퇴 (5년)



5. 사민당 빌리브란트 정부의 동방정책

•사민당 헬무트 슈미트 정부와 핵위기

- 1974년 5월 사민당 헬무트 슈미트가 수상으로 선출

- 사민-자민 연정이 1982년 9월 까지 지속 (13년)

- 1970년대 후반 소련의 군비 경쟁 강화로 동독, 체코에 핵배치

- 1979년 12월 NATO가 서유럽에 핵배치 결정

- 1983년 서독에 퍼싱 2,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에 배치

-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1983년 11월 서독에 핵무기 배치



그림 5. 세계 핵무기의 수 추이 (194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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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헬무트 콜 정부의 독일 정책과 독일 통일

•헬무트 콜의 독일 정책

- 1982. 10. 기민당 헬무트 콜이 수상으로 선출

- 동서독 교류는 지속. 1983년 11억, 1984년 9억 마르크 차관

- 동독은 이산가족 재회, 방문 조건 완화

- 동서독 무역도 꾸준히 증가 동독 무역액의 10%

- 1984년 콜과 호네커의 정상회담

- 1987년 9월 호네커의 서독 방문, 인적/경제교류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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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와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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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헬무트 콜 정부의 독일 정책과 독일 통일

•동유럽 민주화와 독일 통일 1989~90

- 수십년간의 경쟁+교류 협력으로 소련, 동유럽의 개혁, 민주화

- 1985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개방, 군비축소

- 1989년 6월 폴란드에서 자유선거로 자유노조연합 승리

- 1989년 10월 헝가리가 개헌 후 헝가리 공화국으로

- 1989년 동독은 체제전환을 거부하다가 동독인들의 대탈출

- 10월 전국의 개혁요구 시위, 11월 9일 여행 자유화, 장벽붕괴



Platz des 9. November 1989Oct 1989, in Leipzig



6. 헬무트 콜 정부의 독일 정책과 독일 통일

•독일 통일의 완성 1990

- 1989년 12월 콜 수상의 10단계 통일 방안

- 1990년 2월 독일 통일 위원회 구성

- 1990년 3월 동독의 총선

- 1990년 5월 화폐, 경제 조약 체결 (1:1 환율)

- 1990년 8월 동서독 통일 조약 체결

- 1990년 9월 국제 승인을 위한 2+4 조약 체결, 10월 3일 통일



Die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trat am 1. Juli 1990 aufgrund eines Staatsvertrages



Zwei-plus-Vier-Vertrages am 12. September 1990 in Moskau



7.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독일 통일의 외적 조건

- 2차대전 패전국 4개국 점령

- 유럽의 냉전 종식

- 유럽의 시장통합 지역 공동체

- 소련 붕괴와 동유럽 민주화

- 소련 종속적 동독

• 한국 분단의 외적 조건

- 미소 분단, 3년간의 한국전쟁

- 아시아의 중-미 대립지속

- 아시아 패러독스

- 중국식 점진적 개혁개방

- 우리식 사회주의, 핵무장 북한

강력한 한국중심주의적 내적 컨센서스 구축
친미, 친중, 친북, 친일 지양



독일 통일과 한반도 3중문제 비교

①분단문제

통합
화해
협력

분리
적대
갈등

1945 1950 1960 1970 1990 2000

독일

한국

②한국전쟁 종식문제

③북핵문제



7.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독일 통일의 내적 조건
기간 1949~1960 1961~1969 1969~1982 1982~1989 1990~2017

집권정당

수상

아데나워

기민당

키징어

기민당

브란트, 슈미트

사민당

헬무트 콜

기민당

슈뢰더, 메르켈

사민당, 기민당

서방정책

NATO

할슈타인

동방수교

교류협력

갈등

위기

베를린 봉쇄

군사동맹

베를린 위기

쿠바 위기

핵무기 배치

신냉전



동방정책 추진당시 독일정부/정당 지지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49 1953 1957 1961 1965 1969 1972 1976 1980 1983 1987 1990 1994 1998 2002 2005 2009 2013

CDU SPD Linke Gruene FDP etcs

Source : Der Bundeswahlleiter (2015), Ergebnisse früherer Bundestagswahlen, Wiesbaden.

도표 1. 역대 독일 총선의 정당별 지지율 변화(1949-2013)



참고. 독일 통일 이후의 과제들

• 독일 통일이후의 과제

1) 독일의 주권 회복

2) 동서독 주둔 외국군 철수

3) 동독 대외 관계 처리

4) 군사분야 통합

5) 헌법 개정

6) 베를린으로 수도 이전

7) 동독 행정기관 근무자 처리

8) 동독 독재 과거 청산 정책

9) 동독의 재산 문제 처리

10) 동독 경제 제건 계획

11) 통일 비용 조달 정책

12) 동독 시장화와 기업 사유화

13) 실업자 대책, 복지 개편

14) 환경문제 개선 조치

15) 사회내적 통합 조치



(총 1,561억 유로 = 190조)













다양한 분단과 통일 유형

• 독일식 통일/통합의 특성
- 70년대 이후 교류 협력(경제, 인적)에

의한 통일

- 정치적 통합, 정치적 리더십

- 통일 후 동서독 지역의 격차 지속

• 중국식 일국양제와 통합지수
- 경제적 협력우선, 정치적 공존

- 양안의 경제교류, 인적 교류

- 불균형 통합의 사례

• 베트남식 통일/통합의 특성
- 75년 평화협정 이후 무력통일

- 86년 도이머이 이후 개혁개방

- 남북 베트남 내부 격차의 문제

• 한반도식 통일과 통합 ?
- 1990년까지 체제경쟁, 정치통일 추구

- 9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교류 추구

- 2007년 이후 사회경제적 관계 단절

- 안보갈등, 경제 단절, 정치적 이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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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과 남북한의 국력 비교



다양한 통일 모델의 역사

• 독일의 흡수통일

- 체제경쟁에서 동유럽이 패배, 아래로부터 민주화, 서독으로 흡수통일, 

- 서독의 제도 이식, 동서독의 격차가 30년간 지속됨

• 베트남의 무력 통일

-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로 베트남전 종식, 내전이 재발하여 무력통일

- 남베트남의 시장경제가 확대되어 개혁개방 추진



다양한 통일 모델의 역사

•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

- 1960년대 독일/소련식 연방제 주장, 체제경쟁 맥락에서 적화통일/정치 통일불가

- 정치통합 거부하고, 점진/단계적 교류협력 선호, 남북격차가 커지며 교류주저

• 한국의 통일안

- 체제 경쟁의 맥락에서 남한체제의 승리 혹은 흡수 통일을 추구

- 한민족공동체 통일안은 기능주의적 협력을 거쳐 하나의 국가 수립

- 김대중의 3단계 통일안은 절충적이고 장기적으로 각각의 자율성 보존 지향

“어떤 단계와 유형을 상정하건, 정치 통일은 커녕 경제적 교류협력도 단절된 상황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의 모습과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



통합 이론과 동아시아 통합의 유형

• 이식Transplantation과 적응Adaptation

- Tereza Novotna (2015), 독일 통일과 체코의 EU 통합 비교

- 독일 통일은 이식Transplantation 모델

- 체코 통합은 적응Adaptation 모델

- 이식 모델은 속도가 빠르고, 이식을 수용하는 측에서 탑-다운 리더십으로 결정

- 적응 모델은 오랜 시간 점진적, 통합 전에 민주화, 아래로부터 국민투표를 통해

- 이식 모델과 적응 모델에서는 각 제도가 변화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음





통합 이론과 동아시아 통합의 유형

• 균형적 통합과 불균형적 통합

- Mikael Mattlin (2005) 유럽통합, 독일 통일, 영국 통합, 양안 통합 차이 구분

- 정치적 정체성 공유(Shared Identity)+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dependence)

- 균형적 통합 Symmetric integration은 둘다 높은 수준

- 불균형 통합 Asymmetric integration은 어느 한쪽이 낮은 수준

- 다섯 가지 유형의 통합 형태



Mikael Mattlin (2005),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Integration: Asymmetric Integration and Symmetricity Tendencies”, 
Cooperation and Conflict 40(4): 403-421.



통합 이론과 동아시아 통합의 유형

• 불균형 통합의 문제들

- 정치적 통합이 우선한 <불균형 통합 >:  독일 모델

경제적으로 통합을 감당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됨

- 경제적 통합이 우선한 <불균형 통합 >:  양안 모델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상대의 경제적 영향력을 받아야 함

1) 안보 갈등(평화),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중 어느 것이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나?

2) 안보 갈등은 정치통합, 경제통합 모두를 저해함

3) 경제통합이 진전되어도 정치통합이 안되면, 안보, 정체성 요소가 더 중요한 것



남북 통일과 통합의 전망

• 남북한은 현재 정치, 경제적 통합이 전혀 없음

• 앞으로 북한은 중국 경제로 불균형 통합 이뤄질 가능성 큼

• 한국은 한미일과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한 채, 범중국 경제권으로

약하게 불균형 통합이 이뤄질 것

• 남북한 통합이 이뤄지려면 1) 안보갈등이 사라지고 2) 오랜기간

경제교류로 점진적 경제통합을 이루며, 3) 동시에 공동의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 4) 오랜 후에 정치통합을 지향, 5) 이 과정에서

북한이 자율적으로 적응Adaptation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Japan, 17th

• United States, 19th

• South Korea, 30th

• Taiwan, 42nd

• China, 85th

• Russia, 93rd

• North Korea 141st



“냉전의 박물관”
판문점, DMZ, 유엔군사령부

지상군과 징병제



1953. 7. 27. Panmunjom















2006년 9월, 베이징 6자회담







평화 안식년 으로서의 2018년

• 반복되는 4월위기, 8월위기, 10월위기

• 군사훈련, 핵실험, 미사일 발사, 정부 예산 심의, 국가 기념일, 
선거와 정치 갈등

• 주기적인 위기 고조를 사전에 예방하기

• 2018년을 동아시아 평화 안식년으로

세가지 차원에서의“봄이 있는 삶"
1) 지정학적 갈등으로 빼앗긴 봄: 긴장완화, 평화 회담
2)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빼앗긴 봄: 개헌과 성숙한 정치
3)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으로 빼앗긴 봄: 동북아 환경 회의



남북한 평화 구축의 과제들

• 4월 남북, 5월 북미정상회담, 8월 군사훈련, 9월 9일 북한 기념일, 
그리고 9월 유엔 총회

• 정상회담의 시간표, 실무회담의 시간표짜기

• 부정적 가능성도 고려한 시나리오 검토, 9월 이후 시간표도

• 정상회담의 정례화 가능성과 확대 가능성(북미, 한미, 한일, 남북미, 
일본, 중국 포함 3자, 4자, 5자 정례회담)

•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어떤 군사충돌 없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차이가, 
다시는 우리의 미래의 우정과 평화 공동 번영을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열자. 한반도 영구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동북아
태평양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자.” 



비핵화 스케쥴과 단계들

• 1단계 책임있는 비핵화 프로세스 + 에너지 + 식량 지원

• 2단계 실질적 비핵화 과정 + 제제 완화와 평화 협정

• 3단계 영변 시설 폐쇄 + 유엔사의 변화 + 북일, 북미 수교+ 

남북간 협력을 논의할 기구로 국가연합

• 이 과정에서 일본전문가 뿐 아니라 EU전문가를 초빙해, 우발적

상황을 관리하고 대화 프로세스를 안정화 시켜야



평화협정의 디자인

• 평화협정은 단순히 협약이 아니라 3중의 균형을 맞추는 일

• 1) 남북의 균형 2) 한반도 주변 열강(중, 미)의 균형 3) 외부와

내부의 관계들이 만드는 균형

• 남과북의 통일 헌법 혹은 국가연합 협약

• 외부의 공동균형, 안보 보장에 대한 협약

• 한반도 공동안보에 참여하는 주변국들이 내부 갈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협약



제제 레짐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

•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세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함

• 트럼프와 정상회담이후, 결국 그간 지속된 대북제제 레짐에

변화를 가져와야 함

• 제제는 수단,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 공동번영이라는

긍정적 목표로 나아가야

• 5월 북미 정상회담이후가 가장 좋지만, 어려우면 EU와

포괄적으로 조율하여 9월 유엔 총회에서



플랜 B: 페타 꼼플리: Fait Accompli

• 트럼프가 기대이상의 표현을 해도, 실무진이 따라붙지 않으면

공허하게 될 가능성

• 회담의 ‘말＇들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현실화 시킬까?

• 정상선언 이후 국면에서 비핵화를 책임있게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간 단단하게 제도화된 통일프로세스로 돌입하여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지도



평화의 하부구조: 상호의존과 협력

• 평화의 하부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단지 도로와 기찻길, 전선을 잇는게 아니라 그것의 결과를

고려해야

•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불균형 근대화에 미친 영향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주변국을 의존시키는 경향

• 자원만 수출하고 산업화를 못할 우려

• 도시만 급속히 발전하고 농촌이 황폐화되는 경험 등



동북아 주요국의 정치 외교 일정

• 2017  한국 대선, 중국 19차 당대회, 김정은 체제 5년차

• 2018  한국 지방선거, 평창 동계올림픽, 정상회담

• 2019  3.1운동 100주년, 베르사유체제 100주년

• 2020  한국 총선, 미국 대선,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 2022 한국 대선(중임제 개헌시 8년), 중국 20차 당대회, 

김정은 10년차

• 2023  지방선거, 한국전쟁정전 70년

• 2025  해방 80년, 2차대전 종전 80년


